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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온라인 언론에 매일 같이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광고에 주목한 이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각종 광고의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 책임 관계를 규

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이는 진실되

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과대과장 

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를 결

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는다. 넷째,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 750조에 의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다. 다섯째,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한적으로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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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ying attention on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n online sport 

media, was to investigate the illegality of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 of online sport medi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 article typed advertisements are the assets of the media company as 

other articles or advertisements. Second, the persons of capacity to act are defined with sport online media, 

advertiser and customers. Third, the exaggerated advertisements of the sport online media and advertiser are 

regulated by Korean legal system. Fourth, when victims occurred, the rights of claim for damages could be 

activated based on the article 750 of the Korean Civil Law. Fifth, the liability for damages may be imposed 

by Korean Civil Law to the sport online media restri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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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언론 매체는 하나의 거대 기

업이다. 언론사는 각종 인쇄물을 판매하는 것을 기반으

로 다양한 수익활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물론, 지역과

문화를 막론하고 언론 매체의 사회적 역할은 진실성과

신속성, 정확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다[1]. 언론 매체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독자 혹은 청자

들이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 매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

광고와 언론 매체는 상호호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언론매체는 광고주에게 신뢰를 통한광고 효과를, 광

고주는 해당 언론사에게 막대한 광고비를 제공한다. 언

론사와 광고사의 관계와 더불어 광고와 언론의 관계도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다 언론 매체는 정보의 신뢰

성을 광고에게 부여하고, 광고는 언론매체에 제품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광고는 언론 매체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오프라인 언론 시장(종이 신

문)이 급격히 축소되었다[3]. 이는 언론사에게 두 가지 경

쟁을 유발하였다. 오프라인 시장의 점유율 확보와 온라

인 시장으로의 도전이다. 이 중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광고와 맺는 언론 매체와의 관계

를 더욱 공고화 하였다. 판매 대금을 통해 일부 수익을

창출하는 인쇄물과 달리 온라인 기사는 해당 기사의 클

릭을 통해 조회 수를 올리고, 그 조회 수가 광고주들에게

어필하는 주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김흥규와 최준환

은 이러한 언론과 광고의 관계에서 유독 온라인 언론이

광고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하다고 지적하였다[4]. 국

내 인터넷광고 시장은 3∼4개의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

며,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되는

문제로 연결 된다[5]. 인터넷 언론의 수익구조에 광고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 200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매체 수익 중 62.8%를 광고가 차지하

고 있어 광고주에 대한 언론사의 의존정도를 짐작하게

한다[6].

인터넷기사의 경우 공개되고 정해진 경로를 통해 대

부분의 기사가 작성된다. 경쟁업체와의 차별이 이뤄지는

독점 정보의 창출이 타매체의 기사들에 비해 제한되는

것이다. 따라서 타매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제목 혹은 광고문구가 집

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치열한 광고 경쟁 속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광고 유형

이 바로 기사형 광고이다[7]. 기사형광고는 온라인과 오

프라인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실제 신

문 기사 형식과 유사한 표현 및 형식을 띄고 있어 독자들

로 하여금 실제 기사와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활용되는 기사형 광고는 유독 진실성이 결여

되어 있는 동시에 자극적인 문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토록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온라인 기사의 문

제점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된다. 첫째,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 부재이다. 이는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알권리를 보호하는 언론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둘째, 허위 광고의 증가에 따른 저널리즘의 훼손이

다. 허위 과장 광고들이 기사가 제공되는 화면의 대부분

을 잠식하면서 정작 기사가 차지하는 공간은 줄어들거나

여러 편으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다. 이를 접한 독자들

은 허무함과 동시에 언론 매체와 기사에 대해 저급하고

불필요하게 인식하게 된다. 셋째, 선정적인 정보에 대한

통제의 사각지대이다. 청소년들이 무제한으로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기사들은 선정적인 문구와 자극적인 사진들

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신문사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서 그 심각성이 높다.

No Contents Real ads

1 The reasons why you are not No.1 for Lottery...
Sports

Lottery

2 Why is 50,000 won in her panty? Stock

3 Eat ‘This’ for Diabetes!!! Medicine

4 We will pay off your credit debts!! Loan

5
How much you can make with a meeting with a

20th married man
Stock

6 A 50s woman, she earned 4 million with this.... Estates

7 A college girl, she was got by CCTV for this.... Estates

8
Used car? Get it with 48 monthly installment

without any interests

Used

Car

9 820% earning? How could it possible... Stock

10 Unconstrained loan for ordinaries... Loan

11 A sex scene of young actress with this... Medicine

12 “Nanumi”, low rates loan for you... Loan

13 How did I make the governemt pay off my debts... Loan

본 내용은 해당 광고의 내용을 직역하였음.

<Table 1> Cases of Editorial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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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온라인 기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각종 폐해들

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독자들에게만 있지 않다[8, 9]. 기

사를 읽은 독자들로 하여금 허무함과 불신이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면서 인터넷 신문사와 기사들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반복 선택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Table 1>은 현재 우리나라 온라인 언론에서 사용되

고 있는 기사형 광고 일부의 이미지를 발췌한 것이다. 실

제로 각 기사의 제목만 살펴보면 매우 자극적이며, 동시

에 독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단어와 기호들이 조합

되어 사용된다. 1번은 스포츠 복권 판매 업체의 광고이

며, 2번은 자산 관리, 3번 제목은 사교육 프로그램, 4번은

중고차, 5,6 번은 의약품, 7번은 주식 중개, 8번은 대부업,

9번은 의약품, 10번은 주식 중개에 관한 기사형 광고들이

다. 제목을 읽고 연상되는 내용과는 다른 정보 주최들이

실제 광고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관심을 끌

기 위하여 매우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과대과장광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이나 광고 금

지 등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나치게 가

벼운 처벌로 인해 과대과장광고 유형이 지속적으로 행해

지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징계의 실제 효과가 없다고 판

단함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8].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최근 각종 온라인 언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대과

장광고로써의 이해 가능 여부를 적용하고 분석하며, 그

위법성 여부를 밝혀내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렇게 밝혀진 위법성 여부를 바탕으로, 그 징계 내용이나

혹은 책임 관계를 밝힘으로써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온

라인 언론의 역할을 제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2. 기사형 광고

2.1  등장 배경

특정 브랜드와 연결되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10]. 소

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기사의 신뢰성과 광고메시지효

과를 접목시킨 형태로 학습교재나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

기구, 프렌차이즈 창업, 의료기기, 자동차, 보험 등 다양

한 제품군에서 사용되고 있다[8, 11]. 장문의 글과 인터뷰

등 신문 기사의 형태를 모방한 광고들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서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광고주들의 요구에

따라 등장하였다[12, 13].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은

대중매체를 활용한 기존의 30초 단위의 영상 광고와 종

이 신문에 게재되는 일반 광고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게 하였으며, 이에 점차 멀어지는 소비자의 관심 집중

을 야기할 수 야기 하나의 효율적 광고 형태로 제시된 것

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2 정의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사형 광고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advertising)와 장문의 글과 이미지 등이

포함된 기사(editorial)를 결합한 형태이다. 미국 신문잡

지 편집인 협회(ASME: American Society of Magazine

Editors)는 단일한 주제로 통합되어 있고 뉴스 스타일의

문장이나 신문, 잡지로부터 기사를 가져와 광고 페이지

를 구성한 것으로, 통상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고주들이

비용을 지불한 광고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12].

이러한 기사형 광고의 주된 목적은 광고를 통해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기사처럼 편집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일반기사의 형태를 가장한

광고는 일반 광고에 비해 설득력이 높아진다. 이는 설득

메시지가 광고의도를 감췄을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수

사학적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15]. 헤드라인과 중간제목,

본문 등을 정보제공의 형태로 제시하여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며, 게재되는 매체의 공신력을 담보로 독자들에게

신뢰를 극대화 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은 광고형태와 문장의 흐

름이 기사와 유사한 형태로 제시됨으로서 독자들은 퍼블

리시티(publicity)의 신뢰성에 기반한 광고의 설득메시지

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2.3 역기능

기사형 광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의

주목과 신뢰를 획득하는 효율적인 도구이다. 하지만 독

자들에게 광고메시지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

한 기사형 광고는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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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사형 광고가 개제되는 매체에 대한 불신을 야

기할 수 있다. 이는 매체사의 윤리적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기사와 광고의 모호한 경계가 소

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중시켜 광고메시지의 설득효과를

반감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17]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기사형 광고의

오인은 해당 광고를 개제하는 매체사의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광고효과를 반감하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

둘째, 소비자들이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게 한다. 여성

잡지의 의료용구에 관한 기사형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인 68.8%가 기사형 광

고를 ‘기사’라고 응답하였으며, 일간지의 결혼정보업체의

기사형 광고는 응답자의 40%정도만 ‘광고’임을 인지하였

다 [18, 19]의 연구에서도 기사형 광고에 ‘전면광고’임을

제시하였지만 응답자의 77%가 ‘광고’임을 인지하지 못하

였음을 지적하였다.

3. 허위광고 · 과대과장광고

본 연구는 온라인 언론에 게재된 광고에 대한 허위·과

대광고 규정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허위․과대

과장광고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정법에 대한 이론적 검

토는 다음과 같다.

3.1 허위 · 과대과장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0호) 제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거짓․과

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

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4조 1항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한 경우, 2항 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터넷 개제를 포함하여 사업

자등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20].

경제기획원 고시 제40호 ‘불공정거래지정고시’ 제7호

는 ‘부당표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격, 수량, 재

료, 성분, 품질, 규격, 함량,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

능, 포장 등)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

둘째, 상품이나 용역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객관적 근

거 없이 경쟁업체의 것에 비해 자사의 것이 우량하다거

나 유리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22].

한편,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허위·

과대광고 판별 매뉴얼에는 허위·과대광고를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소, 원재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

의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표시 포함)를 함에 있

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 표시 · 광고나사실과 다르거나과장된 표시 · 광고 또

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등

의 표시 · 광고”라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23].

하지만 허위 광고와 과대과장광고는 그 사실의 허구

성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부정확성을 고려할 때, 분

명히 구분하여 정의되어야한다. 즉, 허위 광고는 기존 상

품의 정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 정보에 대하여 조작된 상품 혹은 광고 상품의 정보로

규정할 수 있다[24]. 과대·과장광고는 기존 상품의 정보

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이를 임의로 광고주와 언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광고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허위 ·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개념은 온라

인 언론에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 언론에서 게재하고 있는 각종

기사형 광고가 그 허구성이나 과대 과장의 정도에 있어

서 이미 앞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바 있는 허위 · 과대

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25]. 특히 온

라인 언론 구독자의 약점과 누구나 간단하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위 ‘낚시’를

하는 행위는 이를 접하는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잘못된

광고의 메시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다.

3.2 온라인 언론의 광고 규제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온라인

광고 시장은 총 2조 4,602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6%

가량 성장하였으며, 이중 노출형 광고가 6,44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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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검색광고 1조 3,372억 원(54%), 모바일 광고 4,786

억 원(19%)로 조사되었다[21].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허

위 ·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

는 분야는 바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이다[19]. 이는 유독

건강식품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사람

들의 기본적인 관심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나, 자칫 공인된 의약품으로 오인

및 혼동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22].

또한, 온라인 뉴스사이트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사

회적 심각성은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25]. 특히, 온라인 언론의 경우, 유난히 각종 약품 등을

포함한 건강식품, 주식, 스포츠 복권 등주로 성인 남성들

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광고들이 주로 게재되곤 하는데,

이들은 일부 오프라인과 달리 청소년이 어떠한 인증 절

차에 없이 접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잘못되었거나 혹은

과장된 정보들이 일반화되어 혼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언론 광고의 사회적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26]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광고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광고는

사람에 의하여 성립된 시장경제의 일반적 도덕관에 적합

하여야 하며, 둘째, 공정한 경쟁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되었어야 하며, 셋째,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렵거나

혹은 매우 높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과관

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즉 인권의 건전하고 공평한 보호를 위하여 과대과장광고

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본 연구

의 연구 대상인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언론 유형이라 할

지라도 이러한 규제의 근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자

명한 사실이다.

3.3 준거법과 규제

우리나라 온라인 언론에 게재되는 기사형 광고의 유

형을 살펴볼 때, 다수의 준거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27].

우선 첫 번째는 식품과 의약품에 관련된 규정이다[28].

우리나라는 주로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허

위표시 등의 금지),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등의 규정들을 통하여 허위 · 과대 과

장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식품은 그 제품의 특성상 제품

의 성질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녕한 삶을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29].

두 번째는 온라인 광고 심의규제이다[30, 31]. 사실 온

라인 광고는 인터넷이 도입된 이후, 꾸준히 그 질과 양적

인 측면에서 성장하여 왔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 규제 방안에 대하여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32]. 이에 탄생

한 것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심의 및 규제이며, 그 정의

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의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에서 제시되고 있다[33].

셋째, 사기의 법리이다[34].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온라인 언론 매체에 게재된 허위 혹은 과장된 기사형

광고를 통하여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에 대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의 법리를 적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온라인 언론

매체또한그책임에서절대자유로울수없다고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허위 ·

과장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제이다[27]. 이 법은 허위 과대

과장 광고의 성격을 정의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유형을 정

의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표시 및 광고 행위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본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한 거래라고 오인할 수 있어

야 하며, 마지막으로 본 행위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

해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온라인 광고 시장을 선도하는 각

종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고 있는 다양한 광고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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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허위 및 과대 과장광고에 관한 법률 이론을 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함께 응용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나

라의온라인 광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 제언점을 제시하고자 진행된 연

구이다.

자료 수집의 방법에관하여, 스포츠 법 분야 관련 논문

의 특성을 고려하여 [36]이 제시하고, [37]이 사용한 바

있는체계적문헌고찰방법(systematic review methodology)

을 사용하였다. 문헌의 검색과 분석은 온라인 상의 문헌

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검색어 및 주요

어는 ‘온라인 광고’와 ‘허위광고’, ‘과대과장광고’, ‘기사형

광고’, ‘언론사 재산권’, ‘광고 관련 법률’, ‘광고법’, ‘계약

법’ 등으로 선정하였다.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

트 RISS(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r, 및 국회온라인

도서관 등을 이용하였다. 검색을 위하여 앞서 키워드 및

주요어 들을 조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은 크게 1. 연구기획, 2.

문헌검색, 3. 문헌 선택과 분류, 4. 자료추출, 5. 문헌 비뚤

림평가, 6. 자료분석과 결과 제시 및 결론 도출 등 7단계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 절차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간단한 1. 문제발견, 2. 문제의 정의, 3. 이론적 정의와 문

헌비뚤림평가, 4. 자료의 추출 및 분석과 결과 제시, 5. 결

론 도출 등 5단계 절차로 요약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

는 [38]와 [39]의 문헌 고찰 및 사례 연구법을 위한 절차

를 인용 및 차용하였고, 이를 다시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절차를 [Fig. 1]

에서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Procedures

5. 연구 결과 및 논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온라인 언론에 게재

되고 있는 수많은 기사형 광고들은 그 허위성과 과장성

에 있어서 흔히 접하는 TV나 라디오 광고의 그것과는

비교 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동시에 그 내용의 선정성

에 있어서도 여타의 성인물과 비견될 정도의 수준을 이

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언론 매체에서 무절제하고 온라

인을 통하여 게재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언론으로써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법적 규제에 대

한 타당성이 확보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33].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5.1 온라인 언론 매체의 책임

온라인 언론 매체를 통한 기사형 광고의 허위 · 과대

과장광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언론 매체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40].

즉,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등 소비자가 기사형 광고를 직

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광고 게재에 관한 요금(이하 광고료)을 수임하기 때문이

다. 이는 언론 매체로서의 정체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소

비자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하는 의

무를 가지고 있는 태생적 특성을 고려할 때, 허위 · 과대

과장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기본

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

분이다[41]. 이에 온라인 언론 매체는 대부분이 그 신뢰

도나 사회적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온라인 언론임을 고

려하여 향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 그 정보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정제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2 광고주의 책임

기사형 광고의 허위성 및 과대 과장성에 대한 책임을

갖는 두 번째 주체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하여 해당 언론

매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납부한 광고주

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온라인 언론 매체는 광고주

가 원하는 광고 문구의 편집과 삽화를 활용하여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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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하고 이에 대한 광고료를 수임하게 된다[42, 43]. 즉,

기사형 광고의 방향이 광고주의 의도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다. 현재 온라인 언론 매체에 게재

되고 있는 수많은 광고 대부분이 광고주의 의도에서 비

롯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러한 광고에 대한 책임은 광고주에게서 찾

을 수 있다[43]. 하지만, 상품의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하는 광고주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는 면

죄부는 포함되지 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광고 수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와 광고의 게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광고주에게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은 오히려 실질적으

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달리 이야기

하면, 광고주의 허위 ·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제작 의도

를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통제라는 거시적 목표에

도달하기에 현실적으로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적으로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그 억제적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는 허위 · 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의 처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무분별한 기사형 광고의 게재를

제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광고주에 대하여 온라인 언

론 매체를 통한 허위 ·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교육프로그

램을 설치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45].

5.3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은 바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

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언론 매체에서 허위 · 과대

과장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조직 혹은 협회

등과 같은 가맹단체에서 1차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

적이다[30].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허위 광고

및 과대 과장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

여 그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27]. 그렇다면, 허위 · 과대과장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대

하여 처벌을 받는 온라인 언론이나 광고주는 하나의 사

건으로 인하여 두 번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결과부터 논하면, 이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적용이

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다수의 처벌 기준, 즉 정부에서 규

제하는 다수의 처벌이 발생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온라인 언론이나 광고주가 스스로 속해있는 협

회나 관련 단체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

계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 불과하

여 ‘처벌’의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처벌 주체의 자격

이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이처럼 협회 차원에서의 징계 절차와 정부에

서 처벌하는 규제 절차가 공존할 경우, 오히려 허위 · 과

대과장광고를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중적 안전장치

로써의 역할을 기대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그 실효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 통제 수준

은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5.4 기사형 광고의 제재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인 기사형 광고는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반화 및 대중화 되

면서 온·오프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광고 형태

이다. 즉,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의 광

고는 소비자가 제한적이거나 혹은 한 방향에 치우친 정

보를 제공받는 것에 비해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46].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형 광고의

행태를 보면, 정확한 정보의 제공보다는 소비자를 자극

하거나 혹은 스스로의 상품에 대하여 장점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등 그 도덕적 관점으로나 제도적 관점으로 바

라볼 때, 그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2

항에서 기사형 광고 심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방송법

제 73조에서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구분되도록 하

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온라인 기사

의 경우 소비자의 신뢰도가 기사와의 신뢰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자주 나타나면서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고 함으로써 해당 심의 기준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상

당한 의문이 발생한다. 기사형 광고는 무엇보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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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은 관심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온라인 언론과 이

를 통하여 매출을 이루어내야 하는 광고주의 목적이 정

확하게 맞음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변형 또한 이와 같

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온라인 언로이나 광고

주 어느 한쪽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47].

따라서 정부에서는 온라인 언론에서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과정을 개

발 및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8]. 물론 이것은 기사

형 광고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온라인

언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의 형태가 기사형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광고의 대상자를 성인으로 한정한다 할지라

도 청소년의 접촉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 제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것은 현행 온라인 허위 ·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억제력을 가

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5.5 사기의 법리

[33]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

을 취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사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과장 광고의 시기의 법리에 대하여 주

장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온라인 언론의 기사형 광고

에도 이와 같은 사기의 법리를 적용할 해석의 여지는 충

분하다. 요컨대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주

와 온라인 언론이 광고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에 대한 정

직함이나 성실성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를 게재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쉬이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 다수

에 대한 허위 내용 혹은 과대 과장된 내용등의 기망행위

를 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또한 이에 대하

여 소비행위를 촉발토록 하였다는 상당한 위법성을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법 제 110조와 제141조 사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

면, 사기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사기에 의

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의도적 기망행위에 기인하므로 법

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 없이도 취소가 가능

하다. 하지만, 사기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혹은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광고를 게재한 것만으로 사기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47].

5.6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접근한 법률관계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의 가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표시․광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허

위광고로 타인을 기망하고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50].

이와 같은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부과될 것인가는

맹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49]. 온라인 언론사의

광고의 경우, 광고 계약의 체결 대상에 따라 그 법률 효

과가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에 따르면, 크게

언론사와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는 소비자(혹은 피해

자)가 그 분석 대상이 될 것이다. 1차적으로 언론사와 광

고주간에는 광고계약에 체결된 만큼, 광고 게재에 따른

사후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는 어떠한 법률적 관계를 찾

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38]. 그것은 소비자가 광고 계약

의 법률 당사자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광고주와 소비자의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소비 행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51]. 상호간에 어떠한 가치에 대한 이득과 손

해가 발생했다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

사 광고주가 온라인 언론을 통하여 허위 · 과대과장광고

를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매행위

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언론과 소비자와의 관계이다[52].

온라인 언론과 소비자와의 관계는 사실 광고주와 소비자

와의 관계보다 더 찾을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

다. 이것은 상호간에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온라인 언론

이 그저 인터넷에 무작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게재한

광고인만큼,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상태의 광고를 게재

했으므로, 계약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

만, 만약 소비자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바

탕으로 하여 허위 · 과대과장 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온라인 언론에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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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온라인 언론에 게재된 허위 · 과장광고를 통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법

인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피

해자에게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우

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겨지며,

광고 게재 과정에서 온라인 언론 매체를 통하여 게재되

었다면, 광고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상 과실을 근거로 하

여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6. 결론

6.1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각종 광

고 형태 중, 허위, 과대, 과장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자행

되고 있는 온라인 언론 매체를 통한 기사형 광고에 대하

여 그 법률 당사자 간의 관계와 법률상 의무와책임 관계

를 규명하였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 과대과장 된 기사

형 광고는 온라인 언론의 자산이며, 진실 되고 신속해야

하는 여타의 기사 및 광고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둘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 과대과장 된 기사

형 광고와 관련된 법률 주체는 광고 행위 주체인 온라인

언론과 광고주 그리고 이를 접하고 향후 소비행위 여부

를 결정하는 소비자로 규정한다.

셋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 과대과장광고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허위 · 과장표시 · 광고에 관한 규제를 적용하여 통제한

다.

넷째, 온라인 언론이 게재한 허위 · 과대과장 된 기사

형 광고는 우리나라 법의 제재를 받으며, 이러한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법인 민법 제750조에 의거,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의무를 갖는다.

다섯째, 허위 · 과대과장광고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

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는 광고주에게 책임을 부과

해야하지만, 그 과정에서 광고 대행자인 온라인 매체의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이에 관하여 온라인 매체

또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총 다섯 가

지의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온라인 언론매체는 허위 · 과대과장광고를 스스로 정

제할 수 있는 하위 기구를 설치해야하며, 둘째, 정부는 광

고 분야에 대한 허위 · 과대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셋째, 정부는 발생한 피해 내

역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그 관계를 규명할 수있는 제

도적 절차를 신설 및 운용해야할 것이다.

6.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온라인 언

론의 허위 · 과대과장광고 게재에 따른 특수한 상황에 대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허위 · 과대과장

광고에 따른 법률관계로 까지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

가 따른다. 특히, 현행법상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실증적

제재력을 가진 법령은 [23]에서 정리하여 발간한 바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 외에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

에서는 어떠한 억제력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

였다.

둘째, 무엇보다 광고의 허위 · 과대과장성을 증명함에

있어서 아직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향후 나타날 규명 방법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의 모든 연구 결과들은 연구자들의 지식과 이

해도 등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인

만큼, 법률 현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또한 밝혀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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